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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이 한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92,033,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2. 11.

2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7. 29. 체결한 상표사용권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표사용료

채무 중 2015. 1. 1.부터 2016. 5. 8.까지 기간에 대한 상표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가 대전 유성구 D, E 지상 건물 중 F호, G호, H호의 미인도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2019. 8. 7.부터 위 F호, G호, H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마.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승 계 참 가 취 지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표 아래 제4행의 "2012. 3. 19.부터 2012. 3. 19.까지"를 "2012. 3. 19."로 고친다.

○ 제11면 제1행의 "10" 다음에 ", 13, 14"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것이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가 해당 소송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면 이 부분도 그 소송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86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한 원리금 채권(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송달되어 그 송달 무렵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022타채58223 Z 2022. 4. 6. 54,424,127 2022. 4. 8.

2 대전지방법원 2022타채59279 AA 2022. 4. 15. 37,000,000 2022. 4. 20.

3 대전지방법원 2022타채58515 AB 2022. 4. 8. 32,499,899 2022. 4. 13.



1 대전지방법원 2022타채58223 Z 2022. 4. 6. 54,424,127 2022. 4. 8.

4 대전지방법원 2022타채58269 AC 2022. 4. 6. 24,683,325 2022. 4. 8.

청구금액 합계 148,607,351

그런데 위 각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인바,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원금

92,033,0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6. 4.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종

송달일인 2022.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648,583원(=

92,033,035원 × 2020. 6. 4.부터 2022. 4. 20.까지 686일 / 365일 × 5%)을 더하더라도

참가인들이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합계 148,607,351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경합으로 원고가 구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원리금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이에 대하여는 추심채권자인

참가인들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요 주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를 할 때에는 원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에게 2차 기부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부는

무효이다. 설령 2차 기부금 중 35,000,000원의 기부에 원고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주주들 중 일부인 피고에게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67조의2의 이익공여금지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금 47,986,272원 반환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바,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회사의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요주주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주식 49%를 보유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1차

기부금을 받은 사실, 원고가 1차 기부금을 지급할 당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원고가 선행

2심판결에서 1차 기부금 지급이 무효여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선행

2심판결에서 상계하고 남은 47,986,27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1차 기부금 지급 당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1차 기부금 지급은 유효하고,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가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2005다65180 판결 등의 법리는 회사의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차 기부금을 지급할 당시 주주인 주식회사 Ⅰ과 피고가 기부금 지급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1차 기부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I이 위 기부금 지급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게다가 갑

제42호증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I은 개인 3명, 법인 2개가 주주인 회사로서 1차 기부금 지급 당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1차 기부금 지급에 관하여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상법 제398조는 회사와 주요주주 사이의

자기거래에 있어서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리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주인 주식회사 I에게 1차 기부금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이 밝혀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금 55,000,000원 반환청구 부분 가) 피고가 원고의 주식 49%를 보유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3. 19.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 2013. 9. 27.부터 2014. 8. 5.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의 2차 기부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Y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차 기부금을 지급할 당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11. 4. 14.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상법 제398조는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에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부칙(2011. 4. 14. 제10600호) 제2조는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 기부금 중 35,000,000원 부분은

현행 상법 제398조가 시행되기 전의 거래이어서 원고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고, 나머지 20,000,000원 부분은 현행 상법 제398조에 따라 원고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의 나) (2)항에서와 같이 "① 원고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여 기부가 유효하다. ②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 기부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차 기부금 중 35,000,000원의 기부행위도 주주평등원칙, 이익공여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제2항 전단은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은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익공여는 강행법규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19.

기부처 '피고', 기금사용용도 '지정발전기금', 남기실 말씀 '2011년 4월에 설립된 피고 자회사 원고

대표이사 L입니다. 원고 매출액의 일부를 피고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10,000,000원, 산업디자인학과

발전기금 10,000,000원(그 중 4,000,000원은 4학년 졸업 전시회 준비비용으로 반드시 활용 희망),

AD 교수님 연구실 10,000,000원, AE 교수님 연구실 5,000,000원'으로 기재한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주식 49%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가 2012. 3. 19.

피고에게 2차 기부금 중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차 기부금 중 3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서 이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기부한 35,000,000원의 지급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부금이 피고와의 별도 기부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 피고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차 기부금과 관련하여 55,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상표사용료 13,777,584원 반환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표권을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의 0.5%를

상표사용료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 제2조 제1항 제4호의 4차년도 중 일부인 2014. 5. 9.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 2,755,516,741원의 0.5%인 13,777,584원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L이, 원고와 L이 운영하는 관계회사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2, 5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유죄판결에서 인정한 2014. 5. 9.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2,318,181,807원인 사실(갑

제52호증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 13,777,584원 중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함으로 인해 장부상 계상된 매출액



2,318,181,807원에 대한 상표사용료 11,590,909원(= 2,318,181,807원 × 0.5%)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에 대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90,90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상표사용료 2,186,675원(=

13,777,584원 - 11,590,909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부상 허위의 매출을 기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위 상표사용료

13,777,584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자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유체동산 매각대금 5,051,000원 반환청구 부분 아래 4.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3개 호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의 선행 2심 판결에서 인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9. 3. 23.부터 2019. 8. 6.까지

4개월 15일에 대하여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은 5,246,613원[=

1,170,108원 × (4 + 15/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위 유체동산 매각대금을 차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할 권원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차 기부금 중

47,986,272원, 2차 기부금 55,000,000원, 상표사용료 중 11,590,909원 합계 114,577,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 중 11,590,909원이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허위 매출에 근거한 상표사용료라 하더라도, 원고는 채무없음을 알고서

지급한 것이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표사용료 채권 68,393,341원과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과 상계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 채권 14,380,57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21. 1.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과 상계한다.

2) 비채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없음을 알고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L은 2013. 10. 23.경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여 2016년까지 실체가 없거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관계회사들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점,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지급한 4차년도 상표사용료 산정을 위한

'매출액'에는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가공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4차년도 상표사용료로 지급한

11,590,909원은 원고가 채무없음을 알고서도 임의로 지급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자동채권의 존부

아래 4.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표사용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아래 4.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8.

6.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5,246,613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5,051,000원은 위 가. 5)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4.

유체동산 매각대금에 의한 변제충당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나머지

195,613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6. 3. 확정된 소송비용액 채권

14,380,572원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수동채권의 존부

앞서 가.의 6)항,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102,986,272원(=

1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47,986,272원 + 2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55,000,000원)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9. 9. 20.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상계충당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당방법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피고가 수동채권을 지정하여 상계하지

않았으므로, 상계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7조에 따른다. 수동채권은 모두 2019. 9. 20.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수동채권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에 충당한다.

먼저 자동채권 중 차임 상당 부당이득채권 195,613원은 수동채권의 이행기인 2019. 9. 20. 원고의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답변서 부본이 송달됨에

따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충당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47,986,272 91,146 47,895,126

2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55,000,000 104,467 54,895,533

합계 102,986,272 195,613 102,790,659

다음으로 자동채권 중 소송비용액 채권 14,380,572원은 그 채권이 확정된 2020. 6. 3. 수동채권인

원고의 각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과 상계적상에 있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1. 1. 11.자 준비서면이 송달됨에 따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2019. 9. 20.부터 2020. 6.

3.까지의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충당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47,895,126 1,688,106 5,012,496 42,882,630

2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54,895,533 1,934,842 5,745,128 49,150,405

합계 102,790,659 3,622,948 10,757,624 92,033,035

4) 소결론 상계충당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92,033,0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게 되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를 승계한 참가인들에게 92,033,0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표사용료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피고는 4차년도, 5차년도 상표사용료 채권이

68,393,341원이라고 주장하며 선행 지급명령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상표사용료 채권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매출'이 아니라 기술판매가 대부분인 매출액의

0.5%로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출액에는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가공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차년도, 5차년도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원고는 선행 2심판결 직후인 2019. 8.경

피고에게 인도되지 않은 3개 호실을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미납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가 2016. 9.경 구속되어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7. 9.경 국세청으로부터 직권 폐업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후부터 위 3개

호실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상표사용료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표권을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의 0.5%를

상표사용료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 제2조 제1항 제4호의 4차년도 중 일부인 2015. 1. 1.부터 2015. 5. 8.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 3,557,487,503원과 5차년도 중 일부인 2015. 5. 9.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 8,877,665,414원 합계액 12,435,152,917원에 0.5%를 곱한 62,175,765원 및 그

부가가치세 6,217,576원 합계 68,393,341원에 대하여 선행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L이, 원고와 L이 운영하는 관계회사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2, 5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유죄판결에서 인정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10,479,999,969원인 사실(갑

제52호증 중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행 지급명령을 받은 상표사용료 68,393,341원 중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함으로 인해 장부상

계상된 매출액 10,479,999,969원에 대한 상표사용료 52,400,000원(= 10,479,999,969원 ×

0.5%)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에 대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머지 상표사용료 15,993,341원(= 68,393,341원

- 52,400,000원)도 원고는 제품 매출액이 아니라 기술용역 매출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의무를 부인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상표사용료 15,993,341원이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상업화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상표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상 5차년도 전부에 대하여 상표사용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6. 1. 1.부터 2016. 5. 8.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상표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6. 1. 1.부터 2016. 5. 8.까지의 상표사용료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등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목적이 오로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해 집행력 배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사용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도 다투고 있으므로, 이미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중복제소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 가. 4). 나)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장부상 허위의 매출을 기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위 상표사용료 68,393,341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여기에서 이익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 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 2차 입주계약에 의하여 20개 호실을 임차하였다가 17개 호실은

선행 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으로 2018. 7. 19. 피고에게 인도되고, 나머지 3개 호실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 선행 2심판결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3.부터 3개 호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2019. 8.

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1, 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선행 2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 8. 7.경 피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3개 호실에 보관 중인 물건을 모두 치우고 3개 호실을 비워

주겠으니 3개 호실에 출입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은 창업보육비 미납금, 상표사용료

미납금을 다 지급하기 전에는 3개 호실에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0, 31, 6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경 대표이사 L이 구속된 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7. 9.경 국세청으로부터 직권 폐업

통지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개 호실을 인도할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3개

호실에 출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2019. 8. 7. 이전까지는 선행 2심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3개 호실을 실제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3개 호실 안에 원고 소유 물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3개 호실에 원고 물품을 보관·점유하면서 피고의 입주기업과 같은 외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창업보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선행 1, 2심 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제1, 2차 입주계약이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선행 1, 2심

판결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제1, 2차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주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창업보육비를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3개

호실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참가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 법원에서 참가인들이 한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 중 유체동산 인도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이준명

판사모성준

판사이혜성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승계참가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청구원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들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고 이 소송에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는 중첩된 범위

내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가인들이 원고의 주장 등을 원용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되(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권리의 당초 귀속주체인 원고로 표시한다.


